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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격차 실태  
❚ 인구집중도

◦수도권의 인구 집중도는 1970년 28.3% → 1980년 35.5% → 1990년 

42..8% → 2000년 46.3% → 2010년 49.3% → 2016년 49.7% → 

2028년 50.2% 전망

❚ 지니계수변화
◦전체 16개 시·도 간 : 1985년 0.10 → 1990년 0.09 → 2000년 

0.16 → 2010년 0.18 → 2015년 0.16으로 나타나 여전히 시·도간 

경제력 격차 나타남.

❚ 전국에서 차지하는 지방의 생산인구 및 개인소득 비중
◦지방생산(20∼59세) 인구 비중 : 2000년 52.2% → 2007년 49.8% 

→ 2015년 48.8%로 감소

◦개인 총처분가능소득 비중 : 2000년 49.9% → 2015년 47.8%로 감소

   ⇒  지방의 현실 크게 개선되지 않아 지금이야말로 국가균형발전 필요

            <전국에서 차지하는 지방의 생산 인구 및 개인소득 비중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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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액 현황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수출액부문의 격차는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격차 심한편임

­ 2000년 3.5배 → 2010년 2.1배 → 2016년 2.8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수출액 현황(지역평균)>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수도권 25,827 31,063 34,626 37,504 38,298 35,481 50,692 56,788 57,800 63,203 67,991 65,793 62,464
비수도권 7,291 14,710 17,044 19,917 23,278 19,776 24,177 29,604 26,748 26,430 26,335 23,527 22,005

전국 10,767 17,776 20,342 23,218 26,375 22,721 29,149 34,701 32,228 32,920 33,686 30,986 29,145
주 :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 비수도권에는 2012년부터 세종시 포함
자료 : 한국무역협회,「수출금액」, 각년도

❚취업자수 현황
◦000년 3.8배 → 2010년 4.3배 → 2016년 4.4배로 증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취업자수 현황>

(단위 : 천명)
구 분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수도권 3,275 3,712 3,788 3,865 3,905 3,889 3,976 4,068 4,124 4,176 4,280 4,329 4,388

비수도권 871 902 907 911 913 911 915 926 947 965 982 996 1,005
전국 1,322 1,429 1,447 1,465 1,474 1,469 1,489 1,515 1,543 1,567 1,600 1,621 1,640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재정자립도 현황
◦2000년 1.8배 → 2010년 1.9배 → 2016년 1.6배 

­ 비수도권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재정자립도 보다 낮은 수준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자립도 현황>
(단위 : %)

구 분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수도권 80.4 80.8 79.6 78.4 78.5 80.7 76.3 77.4 77.9 75.9 72.9 71.8 73.0

비수도권 45.0 45.9 44.2 42.9 42.1 40.1 40.4 40.0 40.8 40.4 41.5 42.6 44.6
전국 59.4 56.2 54.4 53.6 53.9 53.6 52.2 51.9 52.3 51.1 50.3 50.6 52.5

자료 :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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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성 지수 : 지역 역동성
◦1990년 2.6배 → 2000년 2.4배 → 2010년 2.4배 → 2015년 2.3배 : 

2배 이상 격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포용성 지수 현황>
지 역 1990 2000 2010 2015
수도권 5.28 5.60 5.63 5.39

비수도권 2.04 2.31 2.43 2.49
전국 2.90 3.32 3.51 3.51

❚연구개발비 현황 : 지역의 경쟁력과 역량
◦2000년 6.8배 → 2010년 7.8배 → 2015년 9.6배 : 격차 더욱 커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연구개발비 현황>
(단위 : 십억원)

구 분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수도권 2,814 5,142 5,780 6,708 7,377 8,103 9,406 10,687 12,410 13,382 14,317 14,790

비수도권 416 671 770 860 951 1,048 1,203 1,371 1,402 1,368 1,485 1,542
전국 866 1,510 1,709 1,956 2,156 2,371 2,741 3,118 3,466 3,488 3,749 3,880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연구개발활동조사」(각 년도)

❚연구개발 인력
◦1995년 5.1배 → 2005년 6.4배 → 2010년 6.6배 → 2015년 7.0배 : 

격차 더욱 커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연구개발 인력>
(단위 : 명)

구 분 1995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수도권 23,920 66,590 73,783 85,054 88,233 93,363 100,339 106,171 114,906 116,435 122,915 124,139

비수도권 4,706 10,435 11,111 12,799 13,195 14,364 15,316 16,355 16,760 15,716 16,919 17,678
전국 8,554 20,964 22,862 26,347 27,264 29,177 31,258 33,196 35,163 33,490 35,624 36,465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KISTEP,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각 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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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건수 : 지역의 성장 잠재력과 기술의 창의성, 기술혁신 역량
◦1995년 16.1배 → 2005년 13.6배 → 2010년 8.8배 → 2015년 8.0

배 : 점차 감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특허등록건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1995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수도권 1,754 13,450 23,111 22,827 14,198 9,250 11,409 15,835 18,015 20,135 20,314 16,090 17,258

비수도권 109 991 1,520 1,767 1,408 1,095 1,299 1,882 2,117 2,483 2,556 1,966 2,170
전국 387 3,327 5,568 5,716 3,806 2,624 3,195 4,499 4,922 5,598 5,690 4,458 4,832

출처 : 특허청「지식재산통계연보」 (각 년도)

2.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현안과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강력한 지원체계 구축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강력한 지원체계 구축

균형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지역의 자율성

확대

자율형

지방활력증진계획

수립

해외 유턴기업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재개정

활력과 매력 증진

위한

지방투자 촉진

 지역연계 자율협상제도 도입

 분권형투자협상제도운영

 지역발전특별회계 개정 :�

계정단위포괄보고예산지원

 국가전략특별구역지정·육성

:�규재개혁으로경제거점화

-일본의국가전략특별구역참조

 시·도발전계획지역여건

반영한계획수립

 법11조에지역기업육성및

창원지원내용반영지원

 지방활력 증진 계획 수립

:�법정화

 인구유지와정주체계안정화�

 산업육성 및 혁신활성화

시책 추진 역량 강화

 혁신친화적인지역만들기추진

 청장년인구순유입ㆍ정착방안�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ICT�기반스마트타운조성등

 낙후도에따른차등적포괄지원

 정부에서일본처럼인력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24항 재개정

­해외 유턴기업 수도권

복귀기업 지원 내용 삭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우대
지역 설정ㆍ낙후지역 지원
­거리별 차등 지원
­낙후지역외투기업 법인세
감면기간 7년→10년
­부지매입 국비지원율 조성
75%→95%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대상 완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
한도10%�이내로상향조정
및 낙후지역 대규모 투자금액�
완화:� 800→5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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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있고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구축을 위한 산업단지 혁신과 지역역량 강화

활력있고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구축을 위한 산업단지 혁신과 지역역량 강화

국가지원 균형발전

특별산업단지 조성

캠퍼스 산업단지 개발

지원 강화

스마트 산업단지

혁신 2.0�추진�
지역 고용창출형 비즈니스

서비스산업 집중 육성 지원

 비수도권 낙후지역 대상

 특별조세감면

 낙후도에 따라 차등지원

 전액 국비로 지원

 영국 엔터프라이즈죤

참조

 창업과 성장 공간 기반

확충 위해 캠퍼스

산업단지 개발

 혁신도시와 낙후지역

특성 연계한 기업지원

 입주기업도 혁신도시내

입주기업에 준하는 지원

 스마트 제조혁신단지 조성

:�광주 첨단3지구 등

 스마트형 에너지

산업단지 지정ㆍ개발

:�혁신산단,�혁신도시

주변에 스마트형 복합

산업단지 조성

 제조업과 서비스업 융합

 서비스 산업 관련 연구

개발 지원

 지역별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집적화 및 네트워킹

 전문 인력 양성

❚지역혁신주체의 연계와 통합

지역혁신주체의 연계와 통합

 지역인재 확보 위한 우대 정책 마련
­인력양성 프로그램 확대 지원

­직능재교육 프로그램 강화

­기술 인재 지원사업,�테크노 닥터 사업

 R&D�인력 적극 확보와 지방소재

기업 우선 지원

 기술료 일부를 고급 R&D�인력

채용 장려금으로 활용

 지역별 숙련기술진흥센터 건립ㆍ운영

 법 17조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원

내용 구체화

 법 28조에 시·군지역혁신협의회 설치

핵심 지역 인재 확보 지원 낙후지역 연구기능 강화 지역인재 양성과 선순환체계 구축

 연구개발 균형 분산 정책 시행 :�

일본 이전 두뇌거점입지법 처럼

­지식창조융합기술 조성

 연구 거버넌스 체계 구축

 개방형 R&D,� C&D,�글로벌 R&D�

기능 강화 :�국립 농산업 빅데이터

센터 건립,�국립수산종자원 설립 등

 법 14조에 연구개발특구,�첨단의료

복합단지,�수산식품수출단지,�

해양치유단지 등 반영하여 지원

 공공기관 인력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양성 체계 구축

 공공기관과 대학의 협업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재교육형 계약학과 확대ㆍ운영

 공공기관ㆍ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교육부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낙후지역 우선 지원
 참여기관 기업 자금 지원 우대 조치 도입

 법 19조지방대학이전시지원내용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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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중심으로 신지역성장 거점 구축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추가이전

 2007년 이후 설립된

공공기관 수도권 소재

152개 기관 재이전 추진

 문화예술 관련 5개 기관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

 법 18조 혁신도시활성화,�

주변지역간 상생발전

통한 신균형거점 조성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혁신생태계 구축

 법 제19조에 국가혁신클러스터

구체적인 지원 시책 반영

 에너지신기술 창업선도 도시 육성

 에너지밸리 광주 연구개발 특구

확대

 차세대 2차 전지 산업화

 직류전기기반에너지플랫폼구축

 인공지능 산업분야 창업단지 조성

 빛가람 콘텐츠 타운 조성� �

대기업본사기능

유치시지원강화

 본사기능이전위한지원정책마련

:�법인본사�지방이전촉진법제정�

 기업지방 이전 지원 센터 운영

 지방투자촉진 위한 인센티브

강화와제도개선 :�설비투자보조금�

지원 비율 상향 :� 22%→30%

�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확대(거리에

� � � �따른 차등지원)

� � -�기업지원 정책 자금 낙후지역

� � � �우선 할당(70%이상)

� � -�유턴기업 전용산업단지 조성

� � -�비수도권에 연구개발분야 집중

� � � �지원 및 복지 지원

혁신공간성장위한

인프라적기구축

 법 18조에 기초인프라 지원

내용 반영

 스마트 시범 도시 지정ㆍ개발

 취약한 정주여건 개선

­명문사립학교 설립

­빛가람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종합병원 설립

­공원과 녹지 확충

­제2진입도로 확ㆍ포장

혁신도시 중심으로 신지역성장 거점 구축

❚국가기간교통망 네트워크화로 공공성 강화

국가기간교통망 네트워크화로 공공성 강화

남북축 교통인프라의

조기 완성
동서축 교통망 보강

서남해안

연륙ㆍ연도교 건설

통합 교통망 구축 위한

제도 개선

 전라선(익산~여수 간)�

고속철도 건설

 목포~새만금 서해안 철도

건설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조기 완공

 서울~제주 간 고속철도

건설

 광주 제3순환도로 조기 완공

 달빛내륙철도(광주~대구 간)

 남해안철도(보성~임성 간

고속전철화)

 무안~순천 간 고속도로 건설

 광주~전남(나주ㆍ화순)�

광역철도 건설

 국가통합형 간선교통망 사업과

국정과제 100대 사업에는

예비타당성 면제규정 적극 활용

 사회적 할인율의 지역 간 차등

적용(비수도권 3%,�순수

국가공공재 4%,�수도권 4.5%)

 AHP�분석 시 지역균형 발전 분석

가중치 개선(20%~30%→하한선

30%�적용)

 사회간접자본 투자비의 균형 확보

 신안 다이아몬드제도 연계

교통망 확충(신안 도초~하의

간 연도교,�신안 비금~추포 간

연도교,�신안 압해~해남

화원간 연륙ㆍ연도교)

 남해안 관광루트 확충(여수

화태~백야 간 연도교,�

완도~고흥 연도교)

 법 14조 교통·물류망 확충에

새로운 공간축 형성하는 연도교�

건설 지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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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지정토론2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정책 
조주현 박사(경남발전연구원)



- 15 -

1.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지역정책

1) 자치분권과 관련된 지역정책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현실화
◦제2국무회의 시범운영 후 제도화 추진과 헌법 개정을 통한 실질적

인 자치분권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복지 등 4대 자치권 보장과 지방의회의 역량과 책임성 강화

◦2018년부터 포괄적 사무이양을 포함한 국가 기능의 획기적 지방 

이양 추징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의 단계적 제정

◦주민투표 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조례폐지청구 요건 세부화 

등을 추진하여 주민 직접참여제도 활성화

◦주민중심 행정복지서비스 혁신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구축과 

주민자치회 제도개선안 마련 및 법률 개정으로 마을자치 활성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국가-지방간 기능 

재조정, 지방세 새로운 세원 발굴, 지방세 비과세 감면율 15% 수

준으로 관리하는 등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장기적으

로 6:4수준으로 개선하는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지방교부세율 상향 및 지역발생발전기금 확대, 국고보조사업 정

비를 통해 지자체 간 재정 격차 완화 및 균형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전재원 조정 및 재정균형 달성

◦고액·상습체납자 대상 징수 활동 강화, 지방세외 수입 업무시스

템 통합, 예산낭비신고센터 및 국민감시단 활성화로 지방세외수

입 체납징수율 제고, 예산낭비사업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

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 인센티브 제공, 투명하고 

공정한 기부금 모집과 활동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으로 고향사랑 

기부제법(가칭) 제정을 통한 지방재정 보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릉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지자체 핵심정책·사업까지 주민참여예산제 확대를 통해 주민에 

의한 자율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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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국립대 총장후보자 선정방식과 재정지원 사업 연계 폐지 및 사학

비리 근절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으로 교육민주주의 회복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중장기 교육정

책 수립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고등·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교육부 조직 개편 및 초중등교육 

이양 확대를 위한 공동협의체 구성

◦학교운영위원회 학생·학부모 자치활동 활성화와 유치원 포함 초

중고 학교 학부모회 지원 확대

❚세종특별자치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행자부·미래부 등 세종시 추가 이전, 국회분원 설치 및 필수적

인 인프라 조성으로 실질적 행정수도로서의 세종특별자치시 지원 

확대

◦자치경찰 권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의회 및 조직권한, 재정·

세제 관련 권한 등 강화, 환경·투자·관광교통·문화, 미래성장

동력 분야 사무 등 지방 이양으로 제주특별자치도를 분권과제 특

별자치 모델로 설정

2)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지역정책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명칭 복원 및 위상 강화를 통해 강력한 균형

발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자율·책임성 강화

◦세종특별자치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중

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및 서울-세종 고속도로 조기 구축 

◦기 조성된 혁신도시 중심으로 신산업 테스트베드 구축, 기업유치 

등을 통해 혁신클러스터 조성

◦도심재생과 연계한 창업·혁신, 문화·복지공간까지 어우러진 산

업단지 혁신 2.0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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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구도심과 노후주거지 등을 포함하여 정비가 시급한 필요한 곳부

터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재생뉴딜사업 발굴 

및 지원

◦지역 중심의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지역전문가 등 추진

체계 역량 지원 강화

◦도시재생 연계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 등 소형 주택 에너지 성능을 패시브 수준으로 강화

하여 주거취약계층 녹색건축물 우선 적용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정 및 공사 발족으로 해운 선사에 대해 원

스톱 지원

◦외항선박에 친환경선박 폐선보조금 지급하며, 연안화물선으로 확

대하는 해운·조선 상생 협력

◦국가필수해운제도를 도입하여 비상시 화물운송체계를 구축하며, 

선·화주 상생으로 국적선사 이용비율 확대

◦해양클러스터 지정 및 인프라 구축으로 물류망 확충

3) 농산어촌 발전과 관련한 지역정책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군지역에 100원 택시 등 농어촌형 교통모델 확대, 농지연금 신규

상품 도입, 여성 농업인 대상 특화 건강검진 등을 통해 농산어촌

의 기초적인 생활여건 갸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농산어촌 관광상품 개발, 농촌관광 등급평가제 개편, 우수 관광자

원 선정,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실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나무의사 자격제도 도입, 목재산업단지 조성, 전국 권역별 국공립 

산림복지단지 및 국가 숲길 네트워크 조성을 통한 산림 일자리·

복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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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소득안정망의 촘촘한 확충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농산물의 의무자조금 조성과 생산안정제 

확대

◦친환경농업직불 단가 인상, 농업환경보존 프로그램 도입 등 공익

형 직불제 개편

◦농업재해보험이 개발되지 않는 품목의 +복구지원 단가 인상, 농

어업인안전보험 국고지원 확대, 산재보험 수준의 보험상품 개발 

및 보급

❚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 도입, 귀농·귀촌 임대주택단지 조성

으로 영농창업 활성화

◦6차산업형 친환경농업지구 100개소 조성을 통한 환경친화형 축산

물 확대

◦스마트팜 시설원예와 축산 보급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을 립하여 품질 좋은 먹거리 공급을 

위한 농식품 시범사업, 유기 이력·이력제 수산물 학교급식 확대 

및 GAP·HACCP 인증농가 확대, 기능성식품산업육성법 제정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및 농어업회의소 

법적 근거 마련, 지방분권형 농정 추진

❚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휴어제, 어구관리법 제정, 전자어구 실명제 도입 등으로 우리 바

다 되살리기

◦ ICT 첨단양식기술 개발계획 수립 및 스마트 양식 구축으로 양식

업의 첨단화·규모화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 단계적 도입 및 HACCP 등록 확대

◦해양공간계획법 제정, 해안의 공간계획 수립으로 국토해양 통합

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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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토 의견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서로 보완적인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문재인정부 5대 국정목표 가운데 하나

◦지방분권은 정치 시스템 개편이고 국가균형발전은 국가정책의 목

표라고 하는 가치체계로 별개의 영역으로 지방분권이 국가균형발

전의 제약요인이 될 수 있음

◦지방분권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낙후지

역의 가용재원 확보, 낙후지역의 정책 입안 및 수행이 중앙정부보

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지역별 효율성), 낙후지역의 정책 입안 및 

수행이 지역의 발전지역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지역간 형평성)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법인세의 약 70%가 수도권에서 징수되는

데 현재의 조세·재정 시스템 하에서는 낙후지역의 자주재원 확

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또한 법인세 납부 중소기업의 약 58%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수도권 중소기업들에게 국가균형발전이

라는 명목으로 이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정책을 기획하고 추

진할 수 있는가?

❚국가균형발전 지역사업이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은?
◦도심재생 뉴딜사업의 대상 지역의 선정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에 몰릴 가능성이 높음

◦큰 규모의 미래 수요, 공급자(설계, 시공, 감리) 확보 및 규모의 

경제 달성 용이, 공적 재원 투입의 수도권 편중이 민간자본 유입

(젠트리피케이션)과 상승 작용으로 높은 사업 효과성, 높은 일자

리 창출 가능성 등으로 수도권이 유리   

❚지역정책의 정합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
◦지방분권은 정치 시스템 개편이고 국가균형발전은 국가정책의 목

표라고 하는 가치체계로 별개의 영역으로 지방분권이 국가균형발

전의 제약요인이 될 수 있어 지방분권 개편 후 미칠 영향을 세밀

하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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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이라는 가치체계와 균형발전 역점 사업 간에 정합성

이 부족하여 관련 시책과 사업들을 지역 및 장소를 기반으로 재

분류, 통합,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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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지정토론3

국가균형발전 추진 방향  
김재구 박사(전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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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균형발전을 정책 최우선 원칙으로 적용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기조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

역’으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겨있다. 그러나 

정부가 실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이 국가균형발전 보다는 지방

분권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정책적 논리로는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자치를 강화하여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발전을 추진하고 궁극적으로 전 지역이 고

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

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만을 놓고 보았을 때, 지방분권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 중 하나이며, 지방분권이 반드

시 국가균형발전으로 연결될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특히 재정분권 등 지방분권이 이뤄지면 전북(재정자립도 28,6%)과 같이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역에는 오히려 지역발전에 있어 수도권 등 타 지

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지방분권이 추구하는 자

치발전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자치단체를 비롯한 모든 지

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균형발전’에 대한 고

려가 원칙적으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을 추진하는데 있어 균형발전이 고려되지 않을 때 크게 혜택

을 보는 지역은 역시 수도권이 될 것이다. 이는 이명박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의 지역정책이 지역경쟁력 등 지역발전에 중심으로 두고 국가

균형발전이 아닌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인구, 재정 등 다

양한 영역에 대한 지역여건의 불균형으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더욱 심화되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지방분권, 특히 단

순히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을 통한 재정분권의 강화는 지역경제, 

재정자립도 등 재정여건의 차이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지방분권

으로 인해 지역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 기조가 중앙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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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절대 원칙으로 작동하여야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효과

를 극대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개헌 과정에서도 중요한 원칙으

로 적용하고 헌법에 명문화가 필요하다.

2. 과거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평가를 통한 정책 보완 및 강화

문재인정부는 참여정부 수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통해 향후 추진해 나가야 할 정책방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

어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속에 세종시와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지역

성장 거점을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공공기관 이전을 

중심으로 하는 세종시와 혁신도시 정책은 지역의 인구증가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같은 목적으로 추진한 기

업도시는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남아 있다. 이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과 민간기업 투자활성화라는 크게 두 가지 정책 수단에 

있어 지방에 대한 민간기업의 투자여건 개선 측면에서는 또 다른 정책

적 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재인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혁신

도시 2.0을 추진하는데 있어 추가 공공기관 이전을 검토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지방의 투자여건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투자 결정, 관광객 

유입 등 민간투자 활성화 차원에서는 지방에 대한 SOC 등 산업 및 정

주여건 관련 공공투자를 확대하여 지역 불균형 요인을 우선 해소해야 

하며, 규제 샌드박스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데 있

어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지역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제도적 측면

에서의 투자여건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

3.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정책 지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전국을 균형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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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립과 낙후지역을 배려할 수 있는 정책 및 법안 개정 등을 필요하다. 

특히 낙후된 지역이 자생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경제적 토대부터 마

련하자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의 우선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일부 지방은 

지방소멸 등의 위기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며, 지역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인구 유지도 벅찬 과제이고, 이러한 문제는 향후 지역 국회

의원 수 감소로 지역 간의 정치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지역간 격차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

해서는 낙후지역 선정과 지원을 위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의 발전정도에 따라 지역발전등급제를 통한 차등 지원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유럽연합(EU)은 구조기금을 지역별로 차등지

원하기 위해 일찍부터 지역발전등급제를 시행하였으며, 개별국가별로

도 지원 대상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지역을 구분

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국가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정도

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영향평가제도 도입도 필요하

다. 예를 들면, 도시재생뉴딜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국가균형발전영향

평가를 통해서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정책수요가 집중이 예상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에 저해되는 사항에 대하여 비수도권과의 

정책조정을 통해 사전적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4. 수도권규제완화 지속 또는 강화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의 과밀화로 인한 생활환경 등 삶의 질 저

하는 물론 지방의 공동화를 막고 수도권의 신규기업의 입지 요건 등을 

강화해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이나 기관을 지방으로 유도해 국가 균형 

및 상생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토균

형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지방산업의 위축을 초래해 수도권 집중 현

상은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또한 행정복합도시 개청,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 오랫동안 추진해왔던 국토균형발전의 효과가 소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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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수도권 규제를 담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 역시 국가균형발전정

책 차원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

형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목적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효과를 높이고 수

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상생발전과 함께 비수도권의 지역혁신과 발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규제의 지속 또는 강화가 필수적

이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수도권규제에 대한 정책적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수도권 규제 및 정비계획 등을 수립할 때 수도권정비위원

회 심의와는 별도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도 거치도록 하거나, 국

가균형발전위원회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통합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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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